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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지역상권에 눈감고,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기획재정부의 제주 신규면세점 허용 유감 

날    짜 2020. 7. 14. 화요일 (총 2 쪽) 

논 평 

기획재정부의 합리적 기준도 자치분권시대 기조도 없는  
 

제주 신규면세점 허용 발표 유감 
 

-제주와 같은 조건의 부산과 경기는 제외하고, 지역 공동체가 모두 반대하는 
제주에 신규 면세점을 허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진의를 의심 -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두고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지역 소상공인 모두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제주의 여론을 모두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처럼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모두 
힘든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을 살리려 하고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부산과 경기, 제주와 서울 네 곳의 신규 면세점 허용 조건이 되는 지역 
중에 서울과 제주만 신규 면세점 허용 입장을 밝혔다.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알려야 함에도 마치 과거 적폐정부에서 상명하달식 결정을 전달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허용 조건으로 2년간 지역의 특산품을 취급하지 말라는 것도, 오히려 
면세점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길마저도 
막아버리는, 지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http://jejungo.net/main/member
https://goo.gl/JeCr7D


  기획재정부는 제주지역의 공동체가 한결같이 반대하고,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의 
타격이 심한 이때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신규 면세점 입점 허용을 재고하여야 한다.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신규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이해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지역을 
곤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과거 적폐정부의 행태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채를 내어 국민의 곤궁함을 달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세수 확대를 
위해 ‘국민을 곤궁하게 하는’ 기획재정부의 행태가 타당한 지,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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